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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정다은

1.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12일에 제정되었던 연방기

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1)에 대해 일부 위헌을 선언하였다.2)

2015년 12월 12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당사국들이 2021년부터 적

용될 기후변화협약으로 파리협약(Übereinkommen von Paris)을 채택한 이후

에 독일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른 기후보호목표를 지지하고자 노력해왔다.

파리협약이 발효된 2016년 11월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보호계획  

2050(Klimaschutzplan 2050)’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중립

(Treibhausgasneutralität)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고,3) 이후 2019년 10월에

는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을 수립하였는데,4)

연방기후보호법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30년까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부문별 연간 배출

량의 허용수준 또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5) 그러나 제정 직후부터 이 부분

과 관련해 그린피스(Greenpeace),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Fridays for Future)’

1) Bundes-Klimaschutzgesetz vom 12. Dezember 2019 (BGBl. I S. 2513).

2) BVerfG, Beschluss des Ersten Senats vom 24. März 2021 - 1 BvR 2656/18, 1 BvR 96/20, 1 BvR 

78/20, 1 BvR 288/20.

3) Klimaschutzplan 2050 - Klimaschutzpolitische Grundsätze und Ziele der Bundesregierung,  November  

2016(https://www.bmu.de/fileadmin/Daten_BMU/Download_PDF/Klimaschutz/klimaschutzplan_2050_bf.pd

f).

4) Klimaschutzprogramm 2030 der Bundesregierung zur Umsetzung des Klimaschutzplans 2050, Oktober  

2019(https://www.bmu.de/fileadmin/Daten_BMU/Pools/Broschueren/klimaschutzprogramm_2030_bf.pdf).

5)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2. 연방기후보호법의 주요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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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많은 환경단체와 운동가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는데, 비판의 핵심은 법

률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불충분하고 부문별 연간 배출량의 

허용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6) 연방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헌법소

원이 제기되고 환경단체들의 연이은 시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연방기

후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어 가던 중에 최근 연방헌법재판소

에 의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독일 사회에서 기후보호는 연방의회선

거(Bundestagswahl)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

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기

후보호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를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논의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연방기후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내

용의 핵심 사항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정치권, 산업 분야, 시민

사회의 반응을 파악해 본다.

<사진 1: 환경단체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의 시위 모습>7)

6) LTO, Deutschland soll Klimapaket verschärfen, 

16.01.2020(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verfassungsbeschwerden-klimapaket-umwelt

schutz-fridays-for-future/, 최종검색일: 2021. 6. 17.).

7) LTO, Es geht um die Zukunft, 

29.04.2021(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1bvr2656-18-verfassungsbeschwerde-klimas

chutz-teilweise-erfolgreich-freiheiten-kuenftige-generationen/, 최종검색일: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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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기후보호법의 주요 내용 

연방기후보호법은 총 5장,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기본법률

(Rahmengesetz)로, 기후보호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들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해 어떤 구체적 보호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는 법

이다.8) 아래에서는 먼저 이 법의 목적을 선언한 제1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위헌성 논의의 중

심이 된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제1조 법의 목적 

연방기후보호법 제1조 제1항 제1문9)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

기 위해 국내 기후보호목표의 실현과 유럽 목표지침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

이 연방기후보호법 제정의 목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조 동항 제3문10)

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에 비해 2도보다 확실히 

낮은 수준으로, 가급적 1.5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파리협약상의 의무들이 

연방기후보호법의 기초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중립

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던 독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연방정부가 수립하였던 ‘기후보호계획 2050’의 핵심 

목표가 마침내 법률에 명시되었다.

(2) 제3조 국내 기후보호목표 

8) 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eines Bundes-Klimaschutzgesetzes und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BT-Drs. 19/14337, S. 17.

9) “이 법의 목적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기 위해 국내 기후보호목표의 실현과 유럽 목표지침의 준수

를 보장하는 것이다.” 

10)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 비해 2도보다 확실히 낮은 수준으로, 가급적 1.5도까지로 제

한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기후변화협정에 근거한 파리협약에 따른 의무들이 (이 법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이

는 가능한 한 전 세계 기후변화의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2019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국제연합 기후정상회담에서의 독일의 선언, 즉 2050년까지의 장기적 목표인 온실가스중립을 추구하기 위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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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국내 기후보호목표에 대해 규정한 제3조는 제1항 제2문11)을 통

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감축률을 55%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12)은 유럽 또는 국제 기후보호기준에 따르기 위해 55%보다 더 높

은 최소감축률이 필요할 경우, 연방정부가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목표치가 55% 아래로 낮춰지는 반대의 경

우는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제4조 연간 허용배출량 및 위임입법 

온실가스의 연간 허용배출량에 관한 규율에 있어 중심적 규정은 제4조의 

제1항13)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에 관해 규정한 부칙 1과 연간 허용배

출량에 관해 규정한 부칙 2를 통해 6개의 다양한 부문별로 각기 다른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상의 온실가스 허용배출량>

11) “2030년 목표연도까지 최소감축률은 55%이다.” 

12)  “유럽의 또는 국제적인 기후보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국내 기후보호목표가 필요할 경우, 

연방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도입한다. 기후보호목표는 높여질 수는 있지만  

낮춰질 수는 없다.”

13)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내 기후보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감축목표는 아래 부문들에 대한 연간 배출

량을 명시함으로써 확정된다.

   1. 에너지경제 2. 산업 3. 교통 4. 건물 5. 농업 6. 폐기물 관리 및 기타 

   각 부문의 배출원과 부문 간의 구분은 부칙 1에서 밝힌다. 2030년까지의 연간 배출량은 부칙 2에 따른다. 에

너지경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시된 연간 배출량 값 사이에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31년 이후 연간 감축목표는 제6항에 따른 법규명령을 통해 새로 책정될 것이다. 이 법이 연간 배출량과 관

련되는 한, 연간 배출량은 구속력이 있다. 주관적 권리와 제소 가능한 법적 지위는 이 법을 통해 또는 이 법

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부문  

연간 허용배출량 

단위: 백만 톤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에너지경제 280 257 175

산업 186 182 177 172 168 163 158 154 149 14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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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부칙 1, 부칙 2와 연계한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1항이 2030년까지

의 온실가스 허용배출량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면,

제6항14)은 2030년 이후의 배출량에 관하여 2025년 연방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입법위임 규정으로, 따라서 2030년 이후의 허용배

출량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법규명령의 제정 시 동

법의 기후보호목표 및 유럽연합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의회의 동의

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하여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들을 

병합하여 심판하였는데, 독일, 네팔 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그린피스, ‘도이체 움벨트힐페(Deutsche Umwelthilfe)’

와 같은 환경단체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15) 청구인들은 적절한 법률 규정과 

조치들을 마련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14) “2025년 연방정부는 2030년 이후에 매년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을 법규명령을 통해 확정한다. 배출량은 이 

법의 기후목표 달성 및 유럽연합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030년 이후에 감축되어야 할 연간 배출량이 확

정될 경우, 이 법규명령에는 독일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 연방의회가 법규명령의 제출 후 6주의 

회기가 만료되고 난 후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을 때는, 연방의회가 제출된 법규명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 

15) LTO, Mit Berechnung zum “Riesenerfolg”, 

30.04.2021(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verfg-klimaklage-grundrechte-klimaschutz-das-s

ind-die-beschwerdefuehrenden/, 최종검색일: 2021. 6. 17.).

교통 150 145 139 134 128 123 117 112 106 101 95

건물 118 113 108 103 99 94 89 84 80 75 70

농업 70 68 67 66 65 64 63 61 60 59 58

폐기물 관리 

및 기타 
9 9 8 8 7 7 7 6 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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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율하는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제3문의 규정이 파리협약상의 지구온도 상승 제한기준

인 1.5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준으로서 불충분하여 청구인들

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16)의 생

명권 및 신체 불훼손권의 침해,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17)의 재산권 침

해, 기본법 제20a조 제1항18)과 연계한 동법 제2조 제1항19)과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1문20)과 연계한 동법 제2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이른바 

‘인간다운 미래(menschenwürdige Zukunft)’와 ‘생태적 최저생활수준

(ökologisches Existenzminimum)’에 대한 기본권 침해, 2030년 이후의 온실

가스 감축의무와 관련하여 자유권 일반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권 및 신체온전권, 재산권 보호의무의 위반 여부 

연방헌법재판소는 먼저 생명권 보호와 신체온전성 보호를 규정한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되며,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

해서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기본법 제14조 제1항으로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기후보호법 제정자의 

입법형성권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보호의무의 위반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고 판단했는데, 이는 입법자가 기후변화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고 이른바 

적응대책(Anpassungsmaßnahmen)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한 것도 아니며, 연

16)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17)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18) “국가는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19)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

로이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20)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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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후보호법이 온실가스중립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보호컨셉

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2) 기본법 제20a조의 기후보호의무 위반 여부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허용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부칙 2와 연계한 제4조 

제1항 제3문이 기본법상 보호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의 자유권에 이른

바 ‘유사침해적 사전효과(eingriffsähnliche Vorwirkung)’를 가지며, 이는 현재 

허용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인해 미래의 허용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 

이로써 미래에 탄소배출과 관련된 자유권들 또한 크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사침해적 사전효과를 가진 연방기후

보호법 규정들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들이 국가가 입법, 집행, 사법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적 생활기반(natürliche Lebensgrundlagen)’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20a조에 부합하는지 여

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상기한 연방기후보호법의 

규정들이 기본법상의 일반 헌법원칙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확인된 후에야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국가의 기후보호의무

(Klimaschutzverpflichtung)와 온실가스중립을 달성할 의무가 도출되는 국가

목표조항(Staatszielbestimmung)으로서의 기본법 제20a조 또한 그러한 일반 

원칙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먼저 연방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부칙 2와 연계한 제4조 제1항 제3문의 온

실가스 감축목표와 허용배출량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

한 수치의 헌법적 통제기준, 즉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

제연합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발표한 세계의 ‘잔여 탄소예산(CO2-Rest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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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와 이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환경문제 전문가협의회(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가 발표한 독일의 잔여 탄소예산 수치를 그 기준으로 고

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들 기관이 밝히고 있듯 발표된 탄소예산 수치가 부정

확할 수 있어 확실한 헌법적 검토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기본적인 주의의무(Sorgfaltspflicht)를 준수한다면 입법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배출의 허용과 관련해 결정여지(Entscheidungsspielraum)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보

지 않았고 이로써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부칙 2와 연계한 제

4조 제1항 제3문이 기본법 제20a조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기후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 및 그 비례성에 대한 판단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부칙 2와 연계한 

제4조 제1항 제3문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허용배출량만을 규

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2030년 이후 미래 세대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감축부담은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이렇게 현재의 온실가스 허용배출량 관련 규정들로 인해 미래 세대의 자

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침해의 비례성은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본법상에 보장된 기본권들은 이른

바 ‘이시(異時)적 자유권보장(intertemporale Freiheitssicherung)’으로서 입법

자에게 온실가스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감축되어야 할 배출량을 현세대와 미

래 세대의 자유권을 모두 존중하면서 목표달성 시점인 2050년까지의 기간에 

고르게 분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현 연방기후보호법은 2030년까지

의 규율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2030년 이후의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감축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비례적이지 않아 위헌이

라는 설명이다. 덧붙여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0a조에서 도출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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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후보호의무 또한 미래 세대가 엄격한 절제 속에서 자연적 생활기반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 생활기반을 조심히 관리하여 후세에게 물려주어

야 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에 기후보호부담이 고르게 분

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4) 연방정부의 법규명령 제정권에 대한 판단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방정부가 법규명령을 통해 2030년 이후의 온

실가스 허용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입법위임 규정인 연방기후보

호법 제4조 제6항 제1문 또한 헌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정

부가 2025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차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것은 늦은 조

치일 수 있고, 2025년 이전에 법규명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또는 향후 어느 

시점까지의 온실가스 허용배출량을 어떠한 시간 간격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했으나 연방기후보호법의 입법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30년 이후의 감축계획에 대해 충분한 방향성을 제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러한 입법위임은 기본법 제80조 제1

항 제2문21)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원칙

적으로 2030년 이후의 연간 허용배출량에 대한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

정해야 하며, 입법기술상 계속해서 법규명령의 제정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면, 연간 허용배출량의 책정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한

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 연방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간 허용배출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 현 연방기후보호

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부칙 2와 연계한 제4조 제1항 제3문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방기후보호법상에 이에 관한 규정을 마

21) “위임의 내용, 목적과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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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라고 명하였다.

4. 각계의 반응 

(1) 정치권

4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발표된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는 한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밀려있던 기후보호 문제가 중요 의제로 

떠올랐고 오는 9월의 연방의회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후보호정책을 두고 

정당 간 경쟁이 시작되었다.22)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한 정당은 현재 급부상

하고 있는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Grüne)이었다. 녹색당은 5월 2일 

연방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어 기후보호정책 수립에 빠른 결단을 내릴 것

을 요청하고 2023년부터 탄소배출세를 현 25유로에서 60유로로 인상할 것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5

월 5일 연방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소속 연방환경부 장관 ‘스베냐 슐체(Svenja Schulze)’의 

주도로 새로운 기후보호컨셉을 제시하였는데,24) 기존 2050년을 목표로 했던 

온실가스중립화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55% 감축을 목표로 했

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65%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운 목표

로 2040년까지 88% 감축을 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부문별 온실가스 연간 

허용배출량 또한 조정하였는데, 에너지경제, 산업 부문의 허용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에너지경제 부문의 2030년 허용배출량(단위: 백만 톤 CO2eq)이 기존

의 175에서 108로, 산업 부문에서는 140에서 118로 줄어 이들 부문의 온실가

22) tagesschau, Grün, grüner, am grünsten,  

03.05.2021(https://www.tagesschau.de/inland/innenpolitik/klimaschutz-gesetz-debatte-101.html, 최종검

색일: 2021. 6. 17.).

23) WELT, Brief an Merkel und Scholz – Grüne drücken beim Klimaschutz aufs Tempo, 

02.05.2021(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30806121/Gruene-druecken-beim-Klimasch

utz-aufs-Tempo-Brief-an-Merkel-und-Scholz.html, 최종검색일: 2021. 6. 17.).

24) tagesschau, Deutschland bis 2045 klimaneutral?, 

05.05.2021(https://www.tagesschau.de/inland/klimaschutz-scholz-schulze-101.html, 최종검색일: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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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축부담이 늘어났다.

<표 2. 온실가스 연간 감축목표(연방기후보호법 개정안 제4조의 부칙 3)25)>

6월 2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기후보호컨셉을 그대로 반영한 연방기후보호

법의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는데,26) 개정안에 대한 연방의회 투표가 

6월 24일 이루어질 예정이다.27)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정절차

와 관련해 좌파당(Die Linke) 등 야당은 기후보호정책 추진에 오랫동안 소홀

해 온 정부 여당이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연방의회선거 때문이라고 비판하

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더 적극적인 기후

보호와 ‘세대 간 정의(Generationengerechtigkeit)’를 기꺼이 실현하기 위해 

빠르게 개정안을 작성했을 뿐이며, 연방기후보호법의 개정을 계기로 선거기

간 동안 기후보호를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28)

(2) 시민사회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과 변호인단, 환경단체

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각종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들은 연방헌법재판

소의 결정을 ‘획기적 사건(Meilenstein)’, 대성공(Riesenerfolg)으로 표현하면서 

25) Entwurf eines Ers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Bundes-Klimaschutzgesetzes, BT-Drs. 19/30230. 

26) Entwurf eines Ers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Bundes-Klimaschutzgesetzes, BT-Drs. 19/30230. 

27) Deutscher Bundestag, Bundestag stimmt über Änderung des Klimaschutzgesetzes ab, 

14.06.2021(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25-de-klimaschutzgesetz-846922, 

최종검색일: 2021. 6. 17.).

28) Deutscher Bundestag, Kontroverse Debatte über eine Änderung des Klimaschutzgesetzes, 

10.06.2021(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23-de-deutsche-nachhaltigkeitsstr

ategie-843404, 최종검색일: 2021. 6. 17.).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감축

목표 
67% 70% 72% 74% 77% 79% 81% 83% 8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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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환영하였다.29) 특히 심판청구인들 중 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환경단

체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에서 활동하면서 그간 연방기후보호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시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었는데, 이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기

후보호가 마침내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기뻐했다.30)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정부가 새로운 기후보호

컨셉과 연방기후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하자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를 비

롯한 여러 환경단체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연방기후보호법의 

개정이 단순한 선거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31) 현 개정안의 내

용으로는 파리협약의 기준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온실가스중립화는 2045년이 

아닌 2035년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

(3) 산업계 

산업계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인데, 연방기후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2030

년까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허용배출량이 크게 줄어 이 부문에서의 비용 

및 투자 상승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비용 및 투자 상승은 유통 및 상품 가격

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개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현저히 증가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로 인해 특히 자동차산업, 화학

산업, 혁신산업 분야의 전망이 어둡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다.33) 그러나 

29) tagesschau, Klimaschutzgesetz in Teilen verfassungswidrig, 

29.04.2021(https://www.tagesschau.de/inland/klimaschutzgesetz-bundesverfassungsgericht-101.html, 최

종검색일: 2021. 6. 17.), 

    LTO, Es geht um die Zukunft, 

29.04.2021(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verfg-1bvr2656-18-verfassungsbeschwerde-klimas

chutz-teilweise-erfolgreich-freiheiten-kuenftige-generationen/, 최종검색일: 2021. 6. 17.).

30) Zeit Online, "Epochal für Klimaschutz und Rechte der jungen Menschen", 

29.04.2021(https://www.zeit.de/wissen/umwelt/2021-04/klimaschutzgesetz-urteil-bund-fridays-for-futu

re-greenpeace-umweltschutz-aktivismus, 최종검색일: 2021. 6. 17.).

31) ZDF, Viel Eigenlob, doch Kritik bleibt, 12.05.2021, 

https://www.zdf.de/nachrichten/politik/klimaschutzgesetz-kabinett-fridays-for-future-100.html, 최종검

색일: 2021. 6. 17.).

32) rbb24, Fridays for Future protestieren am Kanzleramt, 

12.05.2021(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21/05/fridays-for-future-weltweiter-klimastreik-me

nschenkette-kanzleramt-berlin.html, 최종검색일: 2021. 6. 17.).

33) tagesschau, Industrie in der Klimaklemme?, 

25.05.2021(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industrie-klimaschutzgesetz-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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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정부가 산업 부문 지원을 위해 약 80억 유로를 투입하는 ‘기후보호 

긴급프로그램 2022(Klimaschutz Sofortprogramm 2022)’를 추진하겠다고 밝히

고 산업 분야별 지원책과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관련 종사자들과 독일 국민들은 연방정부의 향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

황이다.34)

5. 나가는 말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을 선언하고 이의 개정을 명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독일 사회를 놀라게 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이

라고 평가받으면서, 각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 현재 독일에서는 기후보호정책과 관련

해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연방헌법재판소는 다

른 정책 분야에서보다 환경정책의 입안과 입법에 있어 더 넓은 입법형성권

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10년 전에 이

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지만35) 이번 

결정을 통해 기본권으로서의 기후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심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미흡으로 국제사회의 비판까

지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독일 사회의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종검색일: 2021. 6. 17.).

34) tagesschau, Industrie in der Klimaklemme?, 

25.05.2021(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industrie-klimaschutzgesetz-101.html, 

최종검색일: 2021. 6. 17.).

35) LTO, “Jetzt handeln, sonst droht später eine Ökodiktatur“, 

29.04.2021(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verfg-klimaklage-20a-gg-grundrecht-oekologisc

hes-existenzminimum-klimaschutz-interview/, 최종검색일: 2021. 6. 17.)


